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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가. 자주개발률 관련

□ 이명박 대통령은 1~4%였던 자주개발률을 ‘12년까지 25%로

높이도록 지시

ㅇ 국내 도입이 불가능한 자원도 자주개발률에 포함하고, 산식도

365일 기준에서 조업일수로 변경해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등

조작에 가까움

나. 성공불 융자 관련

□ 기업이 나랏돈을 빌려 자원개발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

융자금의 대부분을 탕감 받는 성공불융자의 ‘08~’12년 감면액은

1,500억원임

ㅇ SK이노베이션은 386억원 감면으로 민간기업 중 최대 수혜자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가. 자주개발률 관련

□ 자주개발률은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광의의 개념과 개발하여

도입하는 물량을 기준으로 한 협의의 개념으로 분류 가능함

ㅇ 우리나라는 2000년 자주개발률 개념을 도입한 이후 광의의

개념을 사용하여 왔음

ㅇ 그러나, ‘自主’라는 명칭 때문에 현재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

자원량으로 오해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, ‘14년 수립된 제5차

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’자원개발률‘로 명칭을 변경하였음

□ 자주개발률은 3년마다 수립되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대내외

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설정하였음

ㅇ ‘04년 12월 수립된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’13년 자주

개발률 목표를 석유는 15%, 가스는 30%로 설정

ㅇ ‘07년 8월 수립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’13년 자주

개발률 목표를 석유는 17%, 가스는 31%로 설정

ㅇ ‘10년 12월 수립된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’12년 자주

개발률 목표를 석유는 16%, 가스는 24%로 설정

□ 한편, M&A의 경우 해당연도 잔여일수 생산량만 반영됨으로써

생산능력이 과소평가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2008년 자주개발률

세부 산정방식을 변경하였으나,

ㅇ 실조업일수 기준으로 자원개발률을 산출하는 것이 성과

부풀리기라는 지적도 있어,

ㅇ ‘14년 산정방식을 기존의 ‘실조업일수 기준(1일 자원개발물량/1일

수입량)’에서 ‘연간기준(연간 생산량/연간 수입량)’으로 변경하였음



나. 성공불 융자 관련

□ 성공불융자는 리스크가 매우 높은 탐사사업 등에 민간기업의

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984년도 이래 추진되어온 제도로서,

ㅇ 실패시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지만, 성공시

원리금 외에 순수익금의 20%를 추가로 회수하는 제도임

ㅇ 따라서 성공불 융자 제도가 기업들에 대한 부채탕감이라는

주장은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임

□ 이러한 취지는 SK이노베이션의 사례에서 명확히 알 수 있음

ㅇ ‘13년말기준 성공불융자 전체감면액은 5.78억불로, 이 중 SK이노

베이션이 지금까지 사업실패로 감면받은 금액은 68백만불이나,

ㅇ SK이노베이션이 사업성공으로 부담한 특별부담금은 5.2억불로

감면받은 금액의 약 7배 이상 납부한 사실을 고려할 때, SK

이노베이션이 최대 수혜자라는 지적은 적절치 않음

□ 또한 ‘13년말기준 현재까지 성공 및 감면이 확정된 전체 사업

기준 총 융자액은 9.27억불이나, 회수액은 13.79억불, 감면액은

5.78억불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성공불융자가 기업들의 부채

탕감제도라는 지적은 부적절함

  ※ 한겨례 보도 중 개별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은 

해당 공사에서 별도 해명자료 배포 예정

※ 관련문의 : 자원개발전략과 이민철 과장(044-203-5140)

자원개발전략과 윤용석 사무관(044-203-5141). 끝.


